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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작은 복지국가 (the small welfare state)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이다. 작은 복지국가는 ‘작은 정

부’(small governemt)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의 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 더딘 복지국가를 지칭한다. 그동안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

구는 주로 스웨덴, 독일 등 주로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길고, 공공복지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한 유럽의 큰 복지국가 (big welfare stat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이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

지만 충분할 수 없다는 반성을 토대로,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평하고 향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작은 복지국가, 한국, 일본, 미국

Ⅰ. 서론

이 글은 작은 복지국가 (the small welfare state)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일본 그

리고 미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

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이다. 작은 복지국가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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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 더딘 복지국가를 지칭한다. 그동안 복지국

가와 사회정책 연구가 주로 스웨덴, 독일 등 주로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길고, 공공

복지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한 유럽의 큰 복지국가(big welfare 

state)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에 관한 이론 또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국가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여겨지는 권력자원론(power-resources model)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간혹 동아시아의 일본과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의 대표 격으로 미

국이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다루어지곤 했으나, 주류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 유럽중심주의(euro-centric) 혹은 스웨덴중심주의

(swedo-centric)적인 연구풍토에 반성이 일고 있다 (Estevez-Abe, Yang and 

Choi, 2016). 압도적인 경제규모와 수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경험이 아닌, 인구를 다 더해봐야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스칸디나비아 소국

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몇몇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들

을 가지고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성에

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비만 연구의 결과는 영양실조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만 연구와 영양실조는 다른 연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이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충분할 

수 없다는 반성이다. 

한마디로, 큰 복지국가를 형성한 원인의 결핍만으로는 작은 복지국가의 형성을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작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형성의 내적 논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밝히는 과업이 

성공하면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연구와 미국 등 다른 자유주의 복

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들 작은 복지국가

를 관통하는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OECD국가 내에서 대

표적인 작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공

통적인 특징과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반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 이론이 성립되면, 이는 다시 기존 복지국가 발전이론을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복

지국가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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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적 특징

복지국가는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은퇴, 실직, 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질병 

등 생애주기 상 나타나는 위험(life-course risks)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

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위험에 닥친 시민들의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과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구

조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해서도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육아와 근로빈곤의 완

화, 그리고 비활성화된 노동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산업화와 민주

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OECD국가들 내에서도 복지국가의 발전 양태는 단선적이지도 

단일하지도 않다. 

<그림 1> 복지국가의 소득보장과 프로그램 발전 정도의 차이 

자료: Yang (Forthcoming: Figure 1-2) 

위 <그림 1>의 Y축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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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관대한지를 나타내주는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 

(CWED)의 지수 값이다. 이는 가상적으로 20년 동안 근로한 40세 노동자가 실업, 육

아, 산재,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상실에 빠졌을 때,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수준을 나타낸다. 복지국가의 크기 혹은 발전정도를 나

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OECD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데이터

는 고령화 정도,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특히 연금제도), 그리고 경제위기 등으로 모

수인 GDP가 축소되는 경우 사회지출의 크기가 커 보이는 단점을 갖고 있다. CWED

지수 값은 바로 이러한 단점을 통제하고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사회적 위험

에 대해 얼마나 높은 소득을 보장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이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보이고 있다. 그 위에 미국, 뉴질

랜드, 호주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캐나다와 일본이 

위치해 있다. 한마디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이 작은 복지국

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X축은 신사회위험에 대비한 복지프로그램의 

지출이 GDP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CWED 같은 지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발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OECD 공공사회지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보

면, 대체로 캐나다,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남부유

럽 국가가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한국과 일본이 다음에 포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

본이 좌측 하단을 점하고 있고, 그 대척점인 우측 상단에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노르

웨이 핀란드가 자리 잡고 있다. 우측 상단의 국가들은 소득보장 수준이 높고 사회서비

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발달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큰 복지국가라 부르고, 좌

측하단의 국가들은 작은 복지국가라고 부르고자 한다.  

Ⅲ. 기존 논의의 성과와 한계  

1. 작은 복지국가: 숨겨진 복지국가 이야기

작은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이 저발전(under-developed)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미

국, 일본, 한국 등 작은 복지국가들의 경우, 표준화된 사회정책이 아닌 다른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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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리 작은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주류 학계에서 공공사회정책이라 명명하고, OECD 사회지출 

통계에 반영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은 대부분 북구 유럽에서 시행하는 사회정책이고, 작

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작은 복지국가로 보일뿐이라는 

것이다. Howard(1997)의 숨겨진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가 대표적인 주

장이다. 미국의 공공사회지출은 매우 낮지만, 국가가 조세혜택을 주어 기업이 제공하

는 의료보험이나 사적연금 그리고 조세환급의 형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근

로장려세제(EITC) 등을 감안하면 매우 큰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표 1>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변화의 국제 비교(2011, GDP 대비 %)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
리아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한국

공공사회 
복지지출(A)

27.2 30.05 25.54 27.69 30.05 27.53 18.97 23.06 8.99

법정민간사회 
복지지출(+)

+0.37 +0.22 +1.22 +0.87 +0.32 +1.43 +0.30 +0.67 +1.21

임의민간사회
복지지출(+)

+2.83 +4.88 +1.96 +1.14 +3.28 +0.80 +10.54 +2.99 +1.44

사회복지성 
조세혜택(+)

+0.0 +0.0 +1.78 +0.15 +1.11 +0.76 +2.04 +0.45 +0.58

복지급여에 
대한조세
징수(-)

-5.83 -9.03 -4.48 -5.51 -4.42 -5.11 -1.73 -1.58 -0.62

순사회복지
지출(B)

24.58 26.13 25.32 24.26 31.18 25.38 28.78 25.58 11.62

변화율
{(B-A)/A} x 

100

-9.66
%

-13.05
%

-0.84
%

-12.4
%

0.83
%

-7.83
%

+51.73
%

+10.9
%

+29.21
%

주: 순사회지출(B)=공적사회지출(A)+법정민간복지지출+임의민간복지지출+(사회복지성지출에대
한) 조세감면–(사회복지성 급여에 대한) 직･간접 조세징수액

자료: Adema, From and Ldaique (2014: 14).

실제로 위 <표 1>을 보면, OECD에서 집계하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GDP

의 30% 가까이를 지출하는 큰 복지국가이다. 반면, 미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8.97%에 불과하고 한국은 이마저도 못한 8.99%에 머문다. 그런데 Howard가 주장

하는 민간 기업을 통한 복지지출과 조세혜택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은 오히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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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가한다. 기업복지가 발달한 한국도 공공사회지출보다 순사회지출이 29.21%가 큰 

나라이며, 일본도 10.9%가 커진다. 

<그림 2> 농업보조금의 국제비교 (2013-2015 평균, GDP 대비 %)

 

자료: OECD (2016: 43)

이 뿐만이 아니다. 작은 복지국가에서는 순사회지출에도 잡히지 않는 여타의 소득

보장정책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업 보조금으로, 산업화 과

정에서 밀려나는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장이다. 현재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만이 사회지출로 잡힌다. 그러나 왜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지출만 사회지출로 

카운트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Sheingate(2001)은 서구 복

지국가의 성장 및 재편과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 농업복지국가(agricultural welfare 

state)의 성장과 쇠퇴를 고찰하고 있다.

첫째, [가격손실보상금제도 같은] 농산물 프로그램(agricultural commodity 

programs)1)은 대공황 기 연방정부가 시장 개입을 확대하면서 도입되었다. 

1) 미국에서 농산물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이라 함은 각종 농업보조금 정책을 관장

하는 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과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농산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의해 제공되는 가격손실보상(PLC)과 농업위험

보상(ARC) 그리고 저리로 제공되는 농업신용(farm credit) 등을 지칭한다 (http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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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마찬가지로 1933년의 농업

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은 가장 오래된 뉴딜시대의 유산이다. 둘

째, 연방정부의 농산물 프로그램은 업종별(sector-specific)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에 대응하여 지출을 늘렸다. 그

리고 가격통제나 가격지지 정책 등은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social safety net)으로 기능했다. 셋째,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

자-저자 삽입]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농어보조금 또한 정부의 시장개

입 축소와 지출 감축 이라는 시대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Sheingate, 2001: 

3).

실제로 농업의 비중이 낮은 산업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농업보조금 등

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보장에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이다(그림 2 참조). 이 밖에도 한

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OECD 사회지출 통계에는 안 잡히나 사회복지적 함

의가 매우 큰 교육지출이나 사적 소득이전의 규모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김진욱, 

2005; Holliday, 2000).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정책, 진입장벽을 통한 보호정책 역시 

서구식 관점에서는 비전형적인, 그러나 엄연한 노동시장정책이다 (Estevez-Abe, 

2008; Kim, 2010; Campbell, 2002). 

Estevez-Abe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s)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비전형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작은 복지국가의 특징이기도 하

다. 왜 작은 복지국가에서는 비전형적인 사회정책이 발달하고,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는 유럽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일까?   

2.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  

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설명은 주로 지역특수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적 설명과 아시아 생산주의와 발전주의

론이다 (노정호, 2014). 그리고 일반이론의 성격이 강한 생산레짐론은 자본의 생산전

략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wikipedia.org/wiki/Commodity_program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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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설명

복지국가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스웨덴을 위시한 북구 유럽 국가들과 작은 

복지국가의 ‘다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지역특수적인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었

다.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미국에서는 강한 자유주의의 유산 그리고 

인종주의(racism)가 거론되었다. 유교 문화적 영향으로는 i)효 사상에 의해 부모봉양

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자식의 존재, ii)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단위를 넘어 친족까지 아

우르며 상부상조하는 혈연에 근거한 강한 가족주의(familism), 그리고 iii)근면・절약

의 자조정신과 가족의 연장으로서 형성된 가부장적인 기업문화와 기업복지의 발달 등

이 거론되었다 (Jones, 1993; Shin and Shaw, 2003; Rose and Shiratori, 1986; 

홍경준, 1999; Lew and Wang, 2006; 류석춘.왕혜숙, 2007). 이는 유교문화의 영향

에 따라 집안과 직장에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기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제도를 실

시할 필요성이 덜하다는 함의로 집약된다. 동아시아에서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되어 노

동운동이 자유화되어도 공공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 늦고,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되더라도 그 급여 수준은 낮은 이유를 유교 문화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Esping-Andersen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작은 복지국가의 형성에 있어 유교문화만

을 독립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유교 문화적 설명에서 예로 드는 부모 봉양만 보더라

도, 서구사회에서 역시 한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보편화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영국 노인의 40%가 자식과 함께 살았고, 북구 유럽의 노르웨이에서는 이 

수치가 44%에, 핀란드에서도 55%에 달했었다(Esping-Andersen, 1997: 

185-186). 가족과 친족끼리 상부상조의 강한 문화적 경향성 때문에 공공복지의 발전

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연금과 같은 공공복지의 발전이 뒤늦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가족과 친족들이 상부상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한다. 유교적 상부상조는 작은 복지국가의 원인이 아니

라, 작은 복지국가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교적 영

향 하에, 가부장적인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되는 기업복지 또한, 

앞서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 가장 앞선다. 한마디로, 유교에 기반한 문화적 

설명은 작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상의 독립변수일 수는 없다. 

미국의 작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처럼, 강한 자유주

의적 전통 그리고 인종주의가 거론되기도 한다. 토크빌이 Democracy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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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묘사한 미국은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나 유럽과 달리 유기체적 사회관을 가진 카

톨릭과 절대군주의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인들이 세운 이민자의 나라이

다. 집단주의적인 봉건제의 역사가 부재하고, 서부 개척민의 자조와 자립정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 하에서 미국은 공동체

의 이름으로 국가가 경제나 시민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고, 사회

주의적인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란 신념이 지

배하는 사회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흑인차별의 인종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Smith, 1993). 자유주의와 인종주의의 결합은 연방정부에 의

한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건설을 방해했다. 사회권에 기반한 보편주의 사회보

장 프로그램은 인종주의적 계급 질서를 위협하기에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들로부터 

언제나 거부되었다고 풀이한다. 뉴딜 시대 이후 1960년대 까지 남부를 지배한 민주

당 의원들로 인해 여러 복지개혁 입법이 좌절되었고(Weir, Orloff, and Skocpol, 

1988; Lieberman, 2001), 이후 미국 복지국가의 또 다른 확장기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시기도 실상은 저소득 흑인들

을 분리하여 선별적 복지를 제공한 ‘인종적 불평등의 정치(politics of racial 

inequality)’로 이해되기도 한다(Quadagno,1994: 188). 

미국의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사회에 지배적인 자유주의 이데올

로기와 인종주의 변수를 논외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개변수나 맥락을 규정하는 변수를 가지고 원인변수로 추정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네덜

란드는 물론 북구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자유주의의 토대위에 사회민

주주의가 결합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손꼽힌다. 이들 국가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도 또한 미국과 대등한 정도로 높다.2) 

다음으로는 인종주의 문제이다. 미국이 인종주의 때문에 유럽식 보편주의 복지국

가가 성립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안 되었기에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흑백갈등과 인종주의의 악순환이 이어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단선

적인 인종주의적 접근보다는, Alston and Ferrie (1999)가 지적하듯이 정치경제학

적 독립 변수들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이들 매개 변수가 어떻게 미국에서 유럽식 복지

국가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복지국가 형성기에 

2) OECD의 생산물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보면, 시장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이며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에스

토니아, 호주, 그리고 독일의 순이다 (Koske, et al. 20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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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문제가 어떻게 노동계급의 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이것이 복지정

치에 주는 함의를 정리해야한다. 남부의 노동집약적인 농업경제의 존재가 보편주의적

인 사회보험의 도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탐구해야 하며, 남부의 보수주의적 민

주당 정치가들이 미국의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부점(예컨대, 강한 상원의 존

재, 엄격한 삼권분립, 연방제 등)을 이용해 어떻게 유럽식 복지개혁을 무산시켰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2) 동아시아 생산주의(productivism)과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한편, 동아시아의 작은 복지국가 현상을 생산주의(productivism) 혹은 발전주의

(developmentalism)로 설명하기도 한다. 생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며 복지국가 건설은 뒤로 미

룬 생산주의적 복지 자본주의(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국가군에 속한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바람에 이들 국가

에서 소득보장정책은 덜 발전하고 노동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의료보장 부분

이 상대적으로 발전했다. 서비스 전달도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이 낮은 

것도 생산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특징이라고 본다(Holliday, 2000 and 2005; 

Kwon and Holliday, 2007; Gough, 2004). 

생산주의론은 기존의 유교 내지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설명을 벗어나,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국가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맥락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특징을 서구 복

지국가와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문화라는 상부구조가 아닌 생산이라는 

하부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생산주의적 복지자본주의 특징이 매우 

독특한 동아시아의 특징만은 아니다. 일과 연계된 복지(workfare), 약한 사회권, 낮

은 복지 급여, 재정적 보수주의,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 등은 사실 자유주의 복지국

가의 특징이기도 하다(Choi, 2013: 219).  

이와 연관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동아시아 생산주의론의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동

아시아 국가들이 왜 북구식 생산주의를 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로서 생산(경제)을 강조하고 사회정책과 선순환구조

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와 특징을 공유하는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일 수밖에 없는가? 널리 알려진 대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구조조정을 촉발

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정책의 면모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대신 구조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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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인 노동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더불어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서

비스(즉, 적극적노동시장정책)가 제공된다. 실업자들은 재교육시켜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생산주의적 복지의 원형인 것이다. 게다가 스웨덴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자랑하는 육아휴직과 수준 높은 공보육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자랑한다.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최

대한의 효율과 혁신을 지향함과 동시에 모두가 일하는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2011). 한마디로 고수준의 사회보장과 생산주의가 결

합되어 있다. 덴마크의 ‘유연한 노동시장-소득보장-적극적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모델 또한 마찬가지이다.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정

책도 그러하다. 생산주의론자들이 강조하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가? 이들 고

복지 생산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동아시아의 작은 생산주

의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2013년 한국과 일본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각각 

GDP의 3.1%와 2.7%를 지출할 때, 스웨덴와 덴마크는 각각 3.9%와 4.9%를 지출한

다.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3.2%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도 마찬가지이

다. 같은 해 한국과 일본이 GDP의 1%와 0.8%를 지출할 때, 스웨덴과 덴마크는 2%

와 2.3%를 쓴다.3) 생산주의론자들은 동아시아의 작은 복지국가가 생산주의 때문이

라고 하지만, 동일한 생산주의 논리가 왜 북구 유럽에서는 큰 복지국가를 낳는지를 설

명하지 못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의 특

징이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developmental welfare state theory)는 생산주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기 발전국가의 역할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Chung, 2006; Choi, 2013; Kwon, 2005). 발전주의는 생산주의 논리와는 달

리 국가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자본관계와 노사관계까지 분석하고 이

의 복지국가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의 발전국가는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산업화에 투자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노동비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노동운동을 통제하여 임금인상을 억누르고, 

사회보험 등의 도입을 뒤로 미루었다. 사회보험의 도입 시에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설계했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도입하였다. 

사회보험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였다. 공적 부조 등 일반재정에서 운

영해야하는 사회적 안전망 또한 수급조건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도 낮게 설정했다. 

3) OECD Education finance indicators (http://stats.oecd.org/ 2016년 11월 21일 검색)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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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복지국가의 발전은 뒤쳐졌고, 작은 복지국가로 남았다는 주장이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한국 발전국가 복지체제의 초기 형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국가가 쇠퇴하고 난 1987년 민주화 이후이다. Dostal(2010: 

167)이 지적했듯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기대어 1960년대와 70년대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가 그대로 21세기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충분하

다. 따라서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동아시아의 일본을 넘어 미국 같은 민주화된 다른 

작은 복지국가까지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은 낮다 하겠다.   

3) 생산레짐론(production regime)

생산레짐론자들은 미국의 저발전된 소득보장제도와 일본 기업복지의 발달을 노사

관계와 주력 생산물의 특성, 그리고 숙련형성 체제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Ebbinghaus and Manow, 2001). 생

산레짐이론은 생산물시장의 특성에 따라 숙련에 대한 투자 유인이 달라지는데, 숙련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보호 정도와 소득보장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주주자본주의

로 명명되는 미국은 대기업의 자본조달이 주식시장에 의거하고 있고 주가의 등락에 민

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기업일지라도 기업 내에 숙련노동자 풀

(pool)을 보호하지 않고, 불경기에는 잉여숙련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한다. 단기

적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량해고 등 수량적 유연화에 보다 많이 치중하는 경향

을 보인다.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특정 생산물의 고급숙련을 요하지 않는 포디즘적 대량생산의 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한다. 미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로 포디즘적 대량생산체제를 유지 

혹은 확대발전시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숙련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이나 특별한 직업훈련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숙련노동자들의 형성과 지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고용보호나 고수준의 실업보험제도도 발달하지 않았다고 본다. 

반면, 일본의 대기업은 기업별로 특화된 숙련기술(firm-specific skill)을 바탕으

로 한 고품위 제품 생산을 추구한다. 대기업은 연공제 임금, 승진제도, 평생고용보장

을 통해 기업별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숙련노동자의 유출가능성을 낮춘다. 주거

래 은행을 통해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수혈 받는 일본 기업은 불경기에도 잉

여숙련인력을 유지하여 숙련노동자 풀(pool)을 형성한다.4) 일본의 노동자는 고용보

4) 인내자본은 투자에 따른 이윤 회수에 있어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 자본을 뜻한다. 보통 인내자본은 독일과 일본 같은 조정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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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루어지고 장기 재직이 임금상승에 유리하기에 이동가능성(portability)을 포

기하더라도 기업별로 특화된 숙련기술을 익힌다. 기업별 내부노동시장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업복지가 활성화되는 반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높은 수준의 실업보험은 형

성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행 중심의 장기투자 자본이 공급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고품

질의 특화된 상품생산을 추구한다. 기업은 일정한 고용보호를 통해 숙련노동자의 내

부노동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숙련을 요하는 산업별로 소득비례형의 관대한 실업보

험을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자본력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으로 생산물시장이 

형성된 경우, 산업별 소득보장체계가 더 발달하게 된다. 덴마크가 대표적인데, 경기순

환주기에 의해 유휴노동력이 발생해도 이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고용보

장을 이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산업별로 실업보장을 함으로써 숙련노

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기업별로 특

화된 기술보다는 산업별로 특화된 기술을 습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사회적 임금

(social wage)은 숙련노동자가 저가로 저숙련 산업에서라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압력을 차단하여, 숙련을 요하는 동종 산업 내에서 숙련노동자의 풀

(pool)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한다. 

요약하면, 유럽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숙련노동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고, 이를 통해 고품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고급기술 균형(high skill 

equilibrium)이 달성된다고 본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일본의 경우, 연공급제와 기업

복지를 통해 기업별로 고급기술균형을 형성하고, 미국은 고숙련이 필요 없는 기계화

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숙련노동자

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제도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 논리에 의하면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경공업 제품의 대량생산을 추

구하였기에,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불필요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본식 내

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기업복지가 발달하고,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미국식 생산체계적 특징 (반숙련 노동과 수량적 유연성의 결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기업복지와 낮은 수준의 공공복지가 결합되어 있

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석된다(양재진, 2004; 신동면, 2006).     

생산레짐 이론은, 사회복지가 노동의 힘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라거나, 선거를 매개

(coordinated market economy)의 은행이 공급한다. 미국 같은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의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단기적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자본과 

대비하여 불리우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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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와 교환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류적 설명과는 시각을 달리한다. 복지국가 이론

의 주류인 권력자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상충’ 그리고 ‘노

자의 상대적 힘에 따른 공공복지의 수준’이라는 해석과는 매우 다른 가정을 깔고 있

다. 문화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복지국가 연

구에서 소외되었거나 反복지의 주체로 여겨지던 자본(혹은 기업)의 선호와 역할에 주

목한다. 자본은 공공복지에 우호적일 수 있고, 자본의 지배적인 생산전략이 무엇이냐

에 따라 산업수준 혹은 기업수준에서 노동과 계급 간 연대(class alliance)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자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수준 혹은 

산업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유럽의 큰 복지국가는 노동운동

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보다는 자본에 의한 생산전략의 일환인 것이며,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도 생산체제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생산레짐 이론이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유형과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통

찰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업보상과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 연금, 보육 등 다른 거대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복지국가 차

원의 이론으로 격상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앞서 숨겨진 복지국가를 논할 

때 언급되었듯이, 미국은 기업복지가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체제적 관

점에서 보면, 기업특수적 숙련이 불필요한 미국이다. 미국의 기업복지가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이유를 생산체제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Ⅳ. 작은 복지국가 설명하기: 행위자, 제도, 그리고 시간적 

배열의 집합적 결과

앞서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았지만,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은 물

론 미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공복지의 저발전 이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작은 복

지국가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까? 먼저, J.S. Mill의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의 논리에 따라, 미국, 일본, 한

국의 작은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잠재적 원인변수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 

때 공통점은 복지정치에서 핵심 행위자인 노동, 자본, 정치가와 관련된 공통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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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노동의 조직화 양태, 복지정치 그리고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 일본,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제주의적 노동운동(economic 

unionism)이 복지국가의 ‘저발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양재진, 2005). 경제주의적 노동운동은 이기적인 이익집단 운동과 다

름 아닌데, 유럽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권력자원론이 상정하는 기본 가정, 즉 ‘노동운

동은 연대성을 지향하며 친복지적이다’라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권력자원론에서 

공공복지의 저발전은 노동의 조직화된 힘이 약해서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한국, 일본, 

미국에서 노조조직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조합주의의적 의사결정의 제도화나 단

체협약의 법적 효력 확장 등 노동운동의 정책결정 상의 영향력이 제도화된 정도 또한 

높지 않다. 그러나 이들 3개 국가에서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민간대기업과 공기업 그

리고 공공서비스 부문에는 노동조합이 대부분 결성되어 있다. 조직화된 노동의 힘이 

복지국가의 건설에 모아졌다면 지금보다 공공복지 수준은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 운동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세 나라에서 공히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의 

노동운동이 전국수준 혹은 산업별 노동운동의 형태를 띤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가, 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와 직능별 노조(craft unions)가 노동운동의 

중심이다. 따라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노동시장의 문제, 빈곤 등 사회적 이슈를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고 임금인상이나 기업복지 확충 같은 기업내부의 이슈가 단

체협상의 단골 주제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별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은 실업 보험이나 공적 연금과 같은 일반적인 공공재 보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특정

한 복지혜택을 위해 싸워왔다”는 일본 노동운동에 대한 Steinmo(2010: 98)의 평가

는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규

모 사업장의 임금과 기업복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지만, 조직화가 되지 못하

고 고용주의 지불능력도 떨어지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 수준은 상대적으

로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 AT&T, GM, 

Westinghouse, Kodak, Du Pont, GE 그리고 GM같은 대기업들이 주도한 국가배

제의 미국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운동에 노조들은 적극 협력하거나 회유

되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과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Brandes 1976; Jacoby 1998). 권력자원론이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미

국, 일본,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조직화된 거대한 노동자군은 복지국가의 잠재

적 추동력이면서도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난 공공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거나 추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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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다른 사회세력과의 정치적 연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양식(혹은 

노조의 조직화 수준)에 따른 조직노동의 복지정책선호의 차이, 그리고 자본과의 타협

이 어느 수준(즉, 기업, 산업, 혹은 전국)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사회보장의 보편성과 

급여의 수준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축적되면,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가 깊어질 것이다. 

2. 자본: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복지정치, 그리고 사회정책적 함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도 살펴봐야 한다. 아래 <표 2>에 보듯이, Forbes가 매출액, 주

식 가치,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 2000개의 세계 대기업 순위에서 보듯이, 미

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유럽의 나라들보다 대기업이 많다. 대기업이 향유하는 경제

력과 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복지정책에 

대해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노

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표 2> Forbes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의 국가별 분포 

Ranking Country
No. of 

Global 2000
Ranking Country

No. of 
Global 2000

1 US 579 11 Italy 45

2 China 232 12 Switzerland 40

3 Japan 218 13 Australia 34

4 UK 94 14 Russia 27

5 South Korea 66 15 Spain 27

6 France 61 16 Germany 25

7 India 56 17 Brazil 24

8 Canada 52 18 Sweden 24

9 Hong Kong 49 19 Saudi Arabia 20

10 Taiwan 47 20 Ireland 19

자료: http://www.forbes.com/global2000 (검색일: 2015. 5. 8)

앞서 생산레짐 이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권력자원론에서 상정하는 것과 달리 기

업이 사회복지에 대해 언제나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불능력이 있고 숙련노

동자를 포섭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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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이다 (Paster, 2013, Mares, 2001: Swenson, 2002). 그러나 모든 복지프로

그램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복지가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든 간에 복지비용의 대부분

을 부담해야 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복지에 대한 비용지불과 기업이익이 부

합하는 복지정책을 선호하고, 반대로 비용부담과 복지혜택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프로

그램에 대한 지지는 떨어진다(Yang, 2011). 기업복지는 비용부담과 혜택의 일치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 기업복지의 반대급부로 노사협력, 근로자의 헌신, 기업특수

적 숙련의 습득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용부담과 혜택의 일치성이 

가장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조세기반의 보편주의적 복지이다. 누진세 구조에서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법인세수와 소득세수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이의 종사자들이 부담한다. 

그러나 조세기반의 보편주의적 복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까지 모두 혜택을 본다. 

대기업은 사회통합 같은 간접적인 혜택만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기업복지와 

조세기반 보편주의적 복지의 중간에 위치한다. 대기업은 보험료 납부자에 한해 수급

권이 주어지고 소득비례형 급여를 선호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에 보험료가 부담스러

운 중소기업은 보험료와 수급권의 엄격한 연계보다는 보험료 지원, 수급권의 완화, 그

리고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 등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기

업 중심 경제에서는 엄격한 사회보험 위에 기업복지가 더해지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

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기반의 보편주의적 복지는 발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대기업의 복지에 대한 정책선호는 실제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게 발견된

다. 미국 복지국가 태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1930년대를 Desmond King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King, 1995: 10). 

미국의 대기업들은 노조와 작업장 혹은 업종별 단체협상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

었다. 단체협상의 주제에는 [기업]복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연방정부 입법을 통

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지지할 뜻은 거의 없었다. 루즈벨

트의 뉴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단절이긴 하나, 보편주의

적인 사회보장체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뉴딜 복지 프로그램은 사

회보험 기반 프로그램과 자산조사에 입각한 무기여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집행되었다. 이렇게 보험수리적(actuarial)이고 기여(contribution)에 기반한 

체제는 고용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공공복지(public welfare)의 성장에 

한계를 지웠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일본도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형성되었고 그 위에 대기업 중심의 기업복지가 더해져 있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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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조세기반의 복지는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양국 모두 산업화 시기 대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높지 못하다. 미군 최고

사령부의 묵인 하에 1945년부터 전투적 노동운동이 50년대 초까지 크게 일어나자, 

일본의 대기업은 군국주의시대의 노무관리에서 벗어나 일본식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노사관계의 재편에 나섰다. 1950년 중반부터 친경영적인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확

립되어 나가고, 기업복지의 발달과 함께 일본식 협력적 노사관계는 뿌리를 내리게 된

다(조영훈, 2006: 2장). 한국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전투적 노동운동을 맞이하여, 

1989년부터 신경영전략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의 제공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 수단이었고, 자동차 산업 분야를 예외

로 하고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3. 정치가: 다수대표제, 복지정치, 그리고 사회정책적 함의

미국, 한국, 일본의 정치제도의 공통점은 다수대표제라는 데 있다. 유럽의 대부분

의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작은 복지국가들은 모두 소선

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5) 또 미국과 한국은 유럽과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민주국가이지만,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차이가 가져

다주는 복지정치적 함의는 다르다(Yang, 2011). 

선거구의 크기가 큰 비례대표제일 경우, 정당은 전국을 상대로 전체 유권자의 지지 

동원에 유리한 사회복지 같은 공공정책을 통해 득표를 꾀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소선

거구제도 하에서 지역구 후보는 전체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을 의제화 하였다

고 해서 지역구 투표에 의해 보상될 가능성이 적다. 소선구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공공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구의 출마자에 대한 인물 선호가 승패를 가르고, 해당지

역의 개발 현안이나 지역구 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선거공약이 훨씬 더 득표에 유리하

기 때문이다.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농촌 지역구가 많기에 농업보조금 정

책이 과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 논리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해가 정책

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비례대표제보다 높다. 

대통령제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되므로 전국에 널리 퍼져있

5) 일본은 1993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선거구제라고 불리우는 단기이양식선거제도(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사용하였다. SNTV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다

는 점에서만 소선거구제와 다를 뿐, 정당투표가 아닌 인물투표이며 득표순으로 당선자가 결

정되는 다수대표제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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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를 정치적 지지로 동원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안보, 경제성장, 공공복지 등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삼고 집권 시 

정부의제로 삼는 경향이 크다. 한국과 미국에서 의회 주도가 아닌, 대통령 주도로 복

지국가의 성장이 이루어진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이다(김대중, 노무현, 루즈벨

트, 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인 대통령도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복지공약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다당제 구조 하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다수대표제 하 승자독식 구조인 대통령제에서는 증세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비

인기 정책인 증세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비

난을 나눠가질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연립정부와 달리 대통령은 온전히 그 정치적 책

임을 혼자서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는 세금에 민감한 중산층 유권자들이 약간의 지지만을 철회하여도 선거에서 1등을 놓

쳐 전체를 잃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된다. 소선거구제 하 지역구 선거도 마찬가지이

다. 한 표 차이라도 1등이 승자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례대표제 하에서보다 증세를 선

거이슈화하기 쉽지 않다. 미국, 일본,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이 유럽의 복지국가에 비해 

GDP의 10% 가량 낮은 이유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복지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에서 큰 복지국가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공공복지와 사적복지 발전의 시간배열 및 경로종속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달사를 들여다보면, 유럽과 달리 공

공복지가 확대되기 전에 사적복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보험과 민간보험이 서로 대체제 관계인 상황에서, 프로그램 도입의 시간배열은 복지

국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Pierson, 1993; 2000).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태동은 

사적/민간 복지가 성장하기 전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1930년대 사민

당의 집권에서부터 기초연금을 통해 노동자와 당시 다수를 점하고 있던 농민과 지배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 1950년대에는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의 도입을 통해 중산층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복지국가의 품에 안았다. 독일도 관대한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중간계급을 포괄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1980년대 들어와 재

정문제 때문에, 소득보장 수준을 낮추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를 위해 일부 사

적연금이나 사적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이 이

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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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은 복지국가인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공적 사회보장

제도들이 도입되고 자리를 잡기 전에 사적 복지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았고, 공적 프

로그램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기 유럽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과 사

회주의운동의 격랑에 부닥치고 자본주의체제가 전례 없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미국 대기업들은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라는 기치 

아래 노동운동을 파괴 혹은 유화시키기 위해 기업연금, 의료보험 등 기업복지를 제공

하기 시작했다. 연방 관료제의 조직적 역량이 높지 않아서 이기도 했으나, 기업들은 

정부가 시장과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공공복지 확대에 소극적이

거나 반대적인 입장이었다. 反사회주의와 자율적 노동운동을 표방한 당시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 같은 주류 노동운동 단체의 입장도 크게 다

르지 않았다. 게다가 Metropolitan Life 같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집단보험(group 

insurance)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면서, 거대한 보험금융시장이 형

성되기 시작했다(Klein, 2003). 국가의 역할이란 조세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비용부

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증세에 민감한 정치제도 하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보다는, 현시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통해 복지의 총량을 늘려 나갔다. 결

과적으로 미국은 대기업, 조직노동, 금융 산업, 그리고 중산층 시민들을 사적복지 프

로그램의 거대한 지지그룹(constituency)으로 만들었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공

복지의 도입이나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하도록 하였다

(Howard, 1997: 30-31). 전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의료보험의 도입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도 내용은 다르지만, 고용주의 퇴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과 

실업보험의 도입 시, 낮은 보험료의 보장성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퇴

직금의 존재는 이들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성장도 억누르는 결과를 낳았다. 김영삼 정

부는 퇴직금전환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흡수하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으

나 노조의 반대로 인해 퇴직금전환금제는1998년에 폐지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퇴직

금을 국민연금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대신 2006년 부터 기업에 조세혜택

을 부여해 퇴직금을 미국의 401K와도 같은 사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에 20년 가까이 묶여 있

는 채,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이 대신 삭감되고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뿐만 아니

라, 사택, 대학학자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각종 기업복지로 인해 조직화된 

대기업 노동자들은 공공복지의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 공공복지라는 사회

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자, 2015년 현재 한국은 GDP의 11.4%를 민간보험 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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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Swiss Re, 2016: 46). 이 규모가 2015년 전체 공적사회지출의 규모

(GDP의 10.1%)보다 큰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이 민간보험시장을 구축하기 보다

는 미국처럼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다. 일본도 퇴직금, 의료, 상해보험, 

주택, 융자, 자녀 및 본인 교육비, 식사 및 통근시설, 여가활용, 각종 경조금 등을 포괄

하는 기업복지가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조영훈, 

2006: 21).

Ⅴ. 결론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대체

로 지역적으로 특수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이론화 하는 것이었다. 즉, 공공복지가 

저성장한 것을 유교문화, 자유주의, 인종주의, 발전국가의 유산 등으로 이해하려는 경

향이 강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개별 사례에 분

절적으로만 적용될 뿐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 서로 지역적으로 다른 동아시아의 한

국,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의 작은 복지국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개발의 가

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생산레짐이론으로 특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일반화

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한 기업복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노동과 

국가의 이해관계와 정책선호가 배제된 아직은 불완전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

다면 작은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이론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본 리뷰 논문은 정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르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에서 나

타나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공공재로서의 사

회복지를 요구하지 못하는 기업별 혹은 직능별 노조의 한계, 공공복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대기업의 기업복지, 지역이슈에 매몰되게 하는 소선구제와 비인기 정책인 증

세에 매우 민감한 대통령제의 복지정치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로 대체제 관

계인 사회복지와 민간/사적 복지의 발달 순서가 갖는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네 가지 

변수를 종과 횡으로 엮는 프레임을 만들고 비교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작은 복지국가 

이론 발전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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